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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보도내용>

□ ‘26.9.7. 중앙일보는 ｢한해 이자만 45조…1인당 나랏빚, 2년 뒤 3000만원 
넘는다｣, 동아일보는 ｢혈세로 갚아야할 나랏빚 4년뒤 1300조 넘어｣ 기사에서

 ㅇ “국가채무 이자비용이 ’28년 45조 원 수준에 이르고, 1인당 국가채무도 
’28년 3,000만원을 넘어설 것”, “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‘30년에는 50조 
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 

< 정부 입장 >

□ 1인당 국가채무는 국민 개개인에게 배분되는 상환액이 아니며 경제 
규모나 상환능력 고려 없이 국가채무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눈 수치로, 
인구가 많은 국가에 유리한 통계적 착시를 유발할 수 있어 IMF 등 
국제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통계입니다.

 ㅇ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(D1)비율은 ‘27년 48.3%로 ’26년보다 
3.3%p 낮아지며, ’30년까지 40% 후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중*입니다.

    * 기존 계획 추세 대비 10%p 이상 개선

(기존 계획상 ‘30년은 ’25~‘29 중기계획 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)

1인당 국가채무는 
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빚이 아니며,

정부는 미래세대 경쟁력과 부담 완화를 위해 
생산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9.7.(월)

보도설명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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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5~29 국가재정운용계획 - 26~30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 비교 >

(조원, %)
‘25 ‘26

‘27 ‘28 ‘29 ‘30
본예산 2차추경 본예산 추경

국가채무
(GDP%)

’25~’29
1,273.3 1,301.9

- -
1,532.5 1,664.3 1,788.9

-
(48.1) (49.1) (53.8) (56.2) (58.0)

’26~’30 - -
1,413.8 1,412.8 1,519.8 1,600.3 1,659.1 1,734.1

(51.6) (50.6) (48.3) (48.9) (48.8) (49.0)

 ㅇ 또한 IMF,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활용하는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
(D2)의 GDP 대비 비율은 54.4%로 주요국 절반 수준입니다.

    * 일반정부 부채(D2)('26전망, GDP%, IMF): [韓]54.4 vs IMF선진국]108.2 [유로]87.8 [G20]118.9

□ 이자지출 역시 절대지출금액이 아닌 재정규모(GDP) 대비 비중으로 보아야 
하며, 이자지출 비율*과 증가폭** 모두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낮아 충분히 
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.

    * 총지출 대비 이자지출(’25 결산): [韓] 4.6%(31.7조/684.1조) < [日] 9.2% < [美] 13.8%

   ** 재정수입 대비 이자지출(‘25): [韓] 5% < [日] 12.2% < [美] 18.7%

   ※ ’26년 주요국 GDP 대비 일반정부 이자지출 비중 전망(GDP%, OECD, 26.6월 기준):

(한국) 1.34 (미국) 4.73 (일본) 1.71 (프랑스) 2.44 (독일) 1.17 (영국) 3.33

□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
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인프라 등 생산적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.

 ㅇ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
29.7% 확대하여 총지출 증가율(12.8%)의 2배 이상으로 편성하였으며, 반도체·
피지컬 AI·AI 데이터센터 등 ‘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’에 21.3조 원
(+97.2%),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62.8조 원(+22.7%)을 편성했습니다.

 ㅇ 아울러 추가 세수 중 12.5조원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하고, 재량·
의무지출 삭감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(△107조 규모)을 실행하는 등 
미래투자 확대와 채무 관리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.

□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 여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

 ㅇ 그간 국채 발행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, 양호한 인수기반과 
견조한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소화되어 왔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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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또한, 우리나라 국고채의 평균 잔존만기가 주요국 대비 긴 점을 감안하면, 
차환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 등의 리스크도 낮은 편입니다. 

    * 평균 잔존만기(년, ’25년말 기준): [韓] 12.8 [美] 5.8 [日] 8.7 [獨] 7.8 

□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와 IMF, OECD 등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의 
재정여력과 재정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

< 최근 재정 관련 국제기구, 신용평가사 주요 코멘트 >

‣ (무디스) 한국 정부의 ’27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초과 세수를 
미래 성장에 투입, 재정건전성과 성장과의 균형 추구(‘26.9월)

‣ (OECD) 통화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소비를 진작시켰다(‘26.7월)

‣ (IMF)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부채 위기의 위험 또한 
낮다고 평가, 부채와 관련하여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
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편(‘26.5월)

 ㅇ 앞으로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, 재정의 
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
재정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 장 오현경 (044-214-1830)

지속가능재정과 담당자 사무관 전찬익 (jky820@korea.kr)

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 장 박민주 (044-215-5130)

국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선익 (ksi1206@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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